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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멕시코시티 주헌법 제정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 법학석사 인권전공

김민주

(출처: El excelsior, 2017년 2월 5일자 기사, 멕시코시티 헌법 공포 기념식 사진,

http://www.excelsior.com.mx/comunidad/2017/02/05/1144372)

멕시코합중국(Los Estados Unidos Mexicanos, 이하 멕시코)의 수도인 멕

시코시티(Ciudad de México)가 2017년부터 연방특별구(Distrito Federal,

D.F)에서 멕시코시티 주(州)로 탈바꿈한다. 이전 원고에서 언급한적 있듯이,1)

멕시코시티가 주(州)로 독립하는 것은 멕시코 전체 입법, 행정, 사법부에 큰

1) 국외통신원 소식, 멕시코 연방특별구에서 주(州세)로의 변화,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년 제4호, 127-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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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시티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

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기존에는 멕시코라는 국가의 수도 역

할에 충실하면서 국가적인 사안이나 논쟁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면

이제는 멕시코시티만의 헌법과 의회를 통해 새롭고 독자적인 입장을 보일

예정이다.

멕시코의 모든 주(州)는 각각 헌법과 지역 의회를 가지고 있다.2) 멕시코

시티 역시 새롭게 자신들의 헌법과 의회를 꾸리면서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

멕시코시티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Ciudad de México)은 2017년 1

월 31일 멕시코시티 제헌의회를 통해 승인되어, 멕시코시티 관보에 2017년 2

월 5일에 공포되었다.3) 멕시코시티 헌법은 2018년 9월 17일부터 효력을 가지

게 된다. 제정된 멕시코시티 헌법이 기존의 멕시코 헌법이나 기존의 주(州)헌

법들과는 달리 매우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면서 현재 멕시코

사회 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헌법 제정 과정

멕시코시티 헌법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멕시코시티 제헌의회 의원들이

제정하였다. 총 100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 의원은 지역선거를 통해 선출된

60명과 연방 상원, 하원에서 선출된 28명 그리고 대통령과 멕시코시티 정부

를 통해 선출된 12명이 참여했다. 멕시코시티 정부에서 꾸준히 헌법 제정을

감시해왔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도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기존의 멕시코시티 시장인 미겔 앙헬 만세라(Miguel Ángel Mancera, 현 멕

시코시티 주지사)는 헌법 제정 이전 단계부터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현대

적이고 진보적이며, 시민의 직접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

2) 멕시코 헌법 제115조. 주는 내부의 제도를 위해 공화적인, 대의적인, 민주적인, 교파가 없고 민중적인 형태의 

정부를 가지며, 영토적 구분, 정치적 행정적 조직, 자유로운 시를 기반으로 한다.

3) 멕시코시티 헌법 조문 전체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dmx.gob.mx/storage/app/uploads/public/589/746/ef5/589746ef5f8cc4474751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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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본 헌법은 그런 사정과 멕시코시티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며 상당히 혁신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다.

2. 내용 및 특징

멕시코 헌법은 멕시코 규범의 토대이며 마그나 헌장(Carta Magna)이라고

도 불린다.4)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멕시코 헌법의 가

장 중요한 목표이다. 많은 멕시코 주(州)들 역시 이 이념을 존중하여, 대부분

의 주(州)헌법이 멕시코 헌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멕시코시티 헌법은 기존의

다른 지방 헌법이나 멕시코 헌법과 비교하여 매우 진보적이고 현대적이며

혁신적이기까지 한 조항들을 제정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i. 공무원들의 사법특권 철폐

멕시코 헌법은 의원들의 사법특권을 인정하고 있다.5) 하지만 멕시코시티

헌법은 재임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사법특권을 철폐하였다. 공

무원들의 사법특권이 없어지면서 멕시코시티 헌법 제66조에 따라 어떤 범죄

와 연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6) 이는 단지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las personas servidoras públicas)에도 해당되어 책임을 묻는

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직무 수행 중에도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있다. 동조항은 멕시코시티가 계획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정책

4) 1917년 2월 5일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배제되는 이 없이 모든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권리를 위해 제

정되었다. 멕시코 헌법은 멕시코 규범의 토대이며 우리의 마그나 헌장이다. Jorge Sayeg Helú, El 

Constitucionalismo social mexicano, p.319. www.juridicas.unam.mx 참조.

5) 멕시코 헌법 제61조.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표명한 의견으로 소추되지 않으며, 이에 의해 

절대 반소되지 않는다.

6) 멕시코시티 헌법 제66조.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기간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멕시코시티에서

는 아무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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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탕이 될 것이다.

ii.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

멕시코시티 헌법 제2장의 제2절은 인권(derechos humanos)에 관한 내용

으로, 제6조는 자유와 권리의 도시라 명시하고 있고, 동조 A항에서 자기결정

권(derecho a la autodeterminación personal)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 제1호

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있고, 동조항 제2호에서 “이 기본적 인권에 의해 모든 사람이 존엄을 가

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존엄한 삶(vida

digna)은 존엄사에 관한 권리(derecho a una muerte digna)를 함축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연장선상에서 멕시코시티 헌법은 제11

조 E항에서 노인의 권리도 명시하고 있는데, “노인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

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에서도 정체성,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전문화

된 의료 서비스와 완화적인 치료(cuidados paliativos), 또한 법에서 정한 나

이에 따라 비기여 경제적 연금에 관한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구체적인 필요

를 고려하여, 멕시코시티는 악용, 유기, 격리, 방치, 학대, 폭력과 그의 안전

성과 완결성에 반하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위협적이고, 거래나 잔

인한 벌을 포함하는 어떠한 상황을 주의하여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

템을 구축한다.”고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존엄사와 관련한 이 권리는 하원의원인 헤수스 오르테가(Jesús Ortega, 이

하 오르테가)가 제안했으며, 본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모

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존엄한 삶을 살 권

리는 존엄한 죽음을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동조

항은 총 56표의 찬성과 27표의 반대로 승인되었다. 오르테가 의원은 “실질적

으로 헌법이 안락사의 적용을 승인한 것과 같다.”고 답했다.7)

7)  El Universal, 2017년 1월 5일자 기사.

http://www.eluniversal.com.mx/articulo/metropoli/cdmx/2017/01/5/constituyente-aprueba-derecho-mu

erte-di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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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75%가 천주교인 멕시코에서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는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생명권을 생명의 잉태부터 자연사까지로 규정하는 멕

시코 천주교 대주교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에 반대하는 입

장이다. 멕시코시티 헌법이 생명을 경시하고 있으며, “헌법이 살인을 한다

(Constitución asesina)”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해 강하게 힐난했다.8)

ⅲ.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

멕시코시티 헌법은 모든 의사나 치료사에게 범죄적 혹은 제3자에게 피해

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마리화나(대마)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한다. 즉, “모든 사람이 마리화나 또는 그에서 파생된 물

질을 의학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제9조 D항 제7호

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멕시코시티 헌법 경과규정 다섯 번째에서 동

조항의 효력에 대해 관련 일반법에서 정하는 때에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밝

히고 있어 아직 이것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마리화나

의 의학용 및 치료용 사용을 허가한 주(州)헌법이다. 일반보건법과 연방형법

전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승인하여 마리화나에 따른 치유 및 의학적 사용

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하원의 승인이 남은 상태에서 멕시코시티는

자신들의 헌법에서 동조항을 승인하였는데, 하원에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

용을 위한 헌법 개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시티 헌법은 상위법에 위

배되는 조항을 가지게 된다.

ⅳ.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멕시코시티 헌법은 가족을 광범위한 범위로 규정하여 보호하며, 어떤 형

태의 가족이건 이를 ‘가족(familia)’으로 인정한다. 멕시코시티 헌법 제11조 H

항에서는 LGBTI9) 자들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조항 제1호에서 “헌법

8) http://www.jornada.unam.mx/ultimas/2017/02/05/constitucion-de-cdmx-es-asesina-critica-iglesia 

9) Lesbianas, Gays, Bisexuales, Transexuales, Intersexuales를 이르는 단어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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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가지기 위해 LGBTI 자들의 권리를 보

호하고 인정한다.” 이어 동조항 제2호에서 “LGBTI 커플의 가족형성권의 동

등함을 인정하며, 이는 자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민법상 혼인, 동거 또는 다

른 시민결합이든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항 제3호에서

“당국은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성적 지향, 성적 선호, 성적 정체성, 성적 표

현이나 성적 특징에 의한 차별 내지 배제의 행동을 근절시키고 주의를 가지

도록 필요한 수단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이하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직접 동성결혼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헌법쟁점위원

회에서 기각되었다. 본 제안을 반대한 쪽은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정당으로 19명의 하원의원이 반대, 8명의 하원의원이 찬성, 1명은 기권하였

다. 동시에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동성결혼 및 가족형성권과 관련된 헌법 제

4조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대법원이 본 개정안을 직접 심사

할 것을 작년 6월에 요청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천주교의 강력한 압력과 보수주의 진영의 반대로 연방 단

위에서 동성결혼법은 승인되지 못했었다. 당시 11개의 주(州)정부가 독자적으

로 자신들의 헌법에서 동성결혼을 허가했으나, 현재 국가 내에서 가장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멕시코시티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형태의

가족과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

가 주목된다.

ⅴ. 성적, 재생산의 권리

멕시코시티 헌법 제6조 E항에서 “모든 사람은 성적 행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와 자신의 성생활을 공유할지 결정하고, 자유롭고 책임을 가지

고 인식하에 행사한다.”고 명시하면서, 강압이나 폭력 없이, 성적 선호,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특징으로부터의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전환자와 남녀양성인 사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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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성교육과 각종 보

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다양하고 교파가 없고 편견이 없는 완전하

고 과학적인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멕시코시티 헌법 제6조 F항에서는 재생산의 권리(derechos

reproductivos)를 다루고 있다. 즉, 동조항 제1호에서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강압이나 폭력 없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인식하여 누구와 몇 명의 아이를

가질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보조생식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가능한 한 높은

생식 상태에 이르기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항 제2호에서 “당국은 임신 중 폭력을 포함하여,

비자발적인 임신이나 다른 형태의 강제 피임을 예방하고, 조사하고, 제재하

고,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생산의 권리에 매우 민감한 입장을 보여 왔던 천주교는 본 조항에 강

하게 반발한 상태다. 멕시코 천주교는 늘 생명의 잉태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

에 인간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피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

여 왔다.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인 원주민들의 경우, 가부장적인 관습으로 인

해 남성이 늘 여성의 신체에 대해 결정해왔던 것이 본 조항으로 인해 또 다

른 문제를 일으켰다. 원주민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한다는 멕시코 헌법 제2

조10)와 본 조항이 상충하는 것이다.

ⅵ. 통치자 탄핵

멕시코시티의 거주자들은 직접 선출된 통치자를 탄핵할 권리를 가지는데,

멕시코시티 헌법 제25조 G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의 최소 10%

가 찬성하면 고발할 수 있다. 최소 40%의 참여로 투표에 회부할 수 있으며,

60%가 찬성하면 통치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멕시코시

티 헌법 제4장 제2절의 “직접, 참여,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다

10) 멕시코 헌법 제2조 A항. 헌법은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결정권과 자치권을 인정하고 보장한

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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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당 통치자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의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나

서야 가능하다(멕시코시티 헌법 제25조 G항 제2호).

본 조항들은 미겔 앙헬 만세라(Miguel Ángel Mancera) 주지사가 언급했

던 것처럼 시민의 직접참여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여러

부가적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비율의 시민의 동의로 통치자를 고발

하고 투표를 통해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새롭다.

3. 뜨거운 감자, LGBTI의 결혼권, 가족형성권은 헌법 위반인가?

멕시코 헌법 제4조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법 앞에서 동일하며, 이들의 가

족 형성과 발전을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본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 헌법 제4조는 시민결합에 대

한 언급이나 정확한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오로지 남성과 여성 사

이의 결혼을 단언하는 해석의 기초가 되고 있다.”11)는 것이다. 즉, 멕시코 헌

법 제4조는 남성과 여성만을 언급하며, 이들의 권리를 나열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GBTI의 자유와 권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멕시코시티에서 LGBTI의 결혼권과 가족형성권을 제정하면서 헌법 위반

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주(州)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성결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멕시코는 동성결혼과 관련한 헌법위반 심판청구가 증가하였는데, 가

장 유명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주(州)와 동성커

플 사이의 사건12)이었다. 동성커플은 2013년 11월 21일 누에보 레온 주에 위

치한 산 페드로 가르사 가르시아(San Pedro Garza García)의 한 가족관계증

명사무소에 결혼신청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2014년 1월 15일 사무소는 본 신

11) Secretaría de Gobernación, Iniciativa completa para modificar el artículo 4 constitucional, 2016년 5

월 17일, Ciudad de México.

12) Amparo de Revisión 155/2015, MINISTRO PONENTE: ALFREDO GUTIÉRREZ ORTIZ 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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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가 누에보 레온 주 민법 제147조13)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

았다.

이에 동성커플이 누에보 레온 주 민법 제147조가 멕시코 헌법 제1조14),

제4조15)와 제6조16), 미주인권협약 제13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17조의 가족의

보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17)와 제23조18)를 위반하

였다며 대법원에 헌법위반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누에보 레온 주 민법 제

147조가 헌법 제4조 가족 보호권, 제6조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자아발전의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 제1조의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차

별받지 않을 권리에 역시 위반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특정 형태의 가족만

이 누에보 레온 주 민법과 공공기관에 의해 보호받았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

도 2012년 와하까(Oaxaca) 주(州)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와하까 주

민법 역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인정해 동성커

플의 혼인신고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꾸준히 동성커플 및 LGBTI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면서 페

냐 니에토 대통령이 청구한 헌법개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는 추

측이 많다. 이번에 멕시코시티 헌법이 공식적으로 LGBTI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보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되는 시점이다.

4. 결론

13) 누에보 레온 주 민법 제147조 2번째 문단.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인정한다. 그러므로 동성

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우리의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14) 멕시코 헌법 제1조. 모든 멕시코 국민들은 본 헌법과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헌법은 이에 관한 보호를 보장한다.(이하 생략)

15) 멕시코 헌법 제4조. 남자와 여자는 법 앞에서 동등하다. 법은 조직과 가족 발전을 보호한다.(이하 생략)

16) 멕시코 헌법 제6조. 생각의 표현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도덕적 위해, 사생활 침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범죄나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는 법적 혹은 행정적 취조를 받을 수 있다.(이하 생략)

1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방해받을 수 없고, 자유롭게 모든 생각, 

표현, 정보를 주고 받고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본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명성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유

롭게 누릴 수 있다. 

18)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가족은 가장 고유하고 기본적인 요소로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혼기간과 이혼 후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 실현

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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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멕시코시티 헌법 조항들은 연방헌법과 상충하는 부

분이 많기 때문에, 연방법원과 대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지 지켜봐야 한다.

멕시코시티 헌법을 단순히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전략

만으로 제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한 국가의 헌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모두 승인될지 의문이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 법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멕시코 내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기존에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취

약한 계층에 있던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헌법을 제

정한 새로운 시도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멕시코시티 헌법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또한 늘 보수적 진영과 천주교의 압력으로 논쟁화되지 못했던 주제들

역시 수면 위로 떠올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의 보다

나은 미래와 변화를 위해 혁신적인 헌법 제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많은 국

민들은 새로운 헌법을 통해 멕시코가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국

가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


